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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2006난 7월 1일 졔주도는 2002년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을 흡수하면서 「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게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 유일의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제주특별법 제 

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받고 ‘행 

辦구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법적 기반을 보유하게 되었다． 2006년의 제주특별법은 제주도민의 의지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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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그 당시 정부의 보다 더 적극적인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여 종래 

의 제주지역의 4개 기초단쳬를 폐지하여 단일 광역자치단체의 제주특별자치도로 지정하면 

서，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졔자유도시로 만들고 발전시키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 

는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및 재정적 지원을 법률에 명시한다는 취지 

로 제정되었다（유태현， 2009). 

출범 당시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자치사무 및 입법권 확대와 

개정자주권을 강화하는 등 획기적인 자치분권 시행으로 선진적인 분권모델을 실현해 나 

가기로 하였다． 둘째， 기관구성 및 조칙·인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성과평가시스템을 통한 

공무원의 경챙력을 강화하여 자치역량을 제고함으로써 모범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할 여건 

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셋째， 자율성에 상응하는 자기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시스 

템 및 주민 직접통쳬를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견제기능도 활셩화할 예정이었다． 넷째， 이 

같은 자치권을 바탕으로 관광·교육의료산업 등 핵심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이의 뒷 

받침을 위해 산업 인프라 및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고， 지방의회의 견제기능도 활성 

화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4+ 1' 핵심산업（관광·청정 1차 산업·교육· 

의료）을 투자진흥지구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관광， 

교육 및 의료분야를 특화시킨 국제자유도시로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경제 

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여섯째， 제주도의 자치역량 성숙 및 제도정착의 정도 

등을 감안， 규제완화의 단계적 접근을 통하여 자유시장경게모델을 정착해 나가기로 하였 

다． 이와 관련， 지속적인 권한이양과 단계적 규제완화의 추진 및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변화와 성과를 평가하고 제주도가 자치역량을 발휘하여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 

도록 범정부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특발자치도지원위원회’（이하 ‘지 

원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무처를 두기로 하였다． 걀론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데서 졔주특별 

자치도의 출범목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8년이 지나는 시점에 제주의 특별자치는 무늬만 특별자치 

이며， 졔주특별법이 스스로 규정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은 본질에 있어서 매우 미횹할 청 

도로만 보장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제주특별법에서는 사람상풍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의 지원을 확 

대하여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추진하려 하나， 이를 뒷받침할 밥제도적 기반이 아칙도 

취약하고 정부의 예산지원이 미흡해서 큰 가시적인 셩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양영철， 2014). 그 주요한 원인은 1국 2조세 체제 및 지방형평성의 이유 등으로， 

참여정부에서 탄생한 제주특별법이 정권이 바뀌먼서 졔주특별자치도 완성에 대한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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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지 않거나， 둘 동인도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후 몇 차례 제주특볕법 등 개정을 통 

하여 이양된 3,839건 행정권한 등의 중앙권한의 위임 등 개선된 성과가 없지 아니하였으 

나 입법체계， 재정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 부분적이고 제한된 개선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난 8년간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를 평가해 보고， 특별자치도 완 

성 및 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재도약을 위해서는 그 동안 제주도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제주특별법의 핵심 논점을 중심으로 앞으로 제도개선 전략 및 방 

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제주특별법 추진 과정 및 내용 

2.1 추진배경과 경과 

자본노동상풍서비스정보 등의 세계화， 이에 따른 각국의1〕 경제특구 경챙적 육성 등을 

감안 새로운 지방쳬도 및 경졔발전전략 필요하다． 1960년대부터 검토가 시작되어 그간 많 

은 연구와 국제적 환경조성 특례가 부여되었고， 적은 인구와 면적，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 

상 정책실한 성과가 단기간 내 극대화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되어 제주도는 2001년 국제 

자유도시계획 및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에 의거 지방분권 및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의 국가발전 모델로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하였다． 

제1단계는 2006년 2월에 제주특별법 제정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새로운 

행정시스템 도입과 조직인사 등 자치기반의 기초가 시작되었다． 자치경찰이 설치되고， 7 

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이관되고， 감사위원회 설치 등 새로운 분권제도가 도입시행되었 

다． 초·중등 외국교육 기관 및 국제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설치가 허용되었다． 외국 영리법 

인의 의료기관 살립 허용， 제주관광공사 설립 법적근거 마련， 외국인 전용 카지노 권한이 

이양되었다． 그리고 지방세 전 세목을 특별자치도세로 쟌환되었다． 제2단계는 2007년 8월 

에는 제주특별법 1차 개정이 이뤄졌고， 중국을 포함한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국가가 확대 

되었다．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확대， 제주지역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우대 

등의 제도개선이 이뤄겼다． 제3단계는 2009년 3월에 포괄적 법률단위 일괄이양 방식 도 

입과 함께 교육의료에 관한 획기적인 규제가 완화되었다．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 

1) 중국 푸동 멕시코 마낄라도라 아일랜드，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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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관광분야 3개 법률에 대한 권한이 일괄 이양되었다． 제4단계 

는 2011년 5월에는 제주특별법 3차 개정이 이뤄겼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주변지 

역 발전계획 수립 근거， 관광객의 특정 재화서비스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특례 

부여 등 도 전역 면세화 기반 마련되었다． 

＜표 1> 1-5단계 제도711 크 추친내용 : 3,879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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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단계는 기 이양된 행정권한 등（3,839건）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수요 및 제 

주특성에 부합하기 위한 추가 권한이양 및 특례를 확대하였다． 2014년 3월에 1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법시행의 혼선 및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후속절차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이 보완되었다． 정치·행젱사회·경제 등 환경변화에 적합하도록 반영하 

였고， 자치분권 강화 23건， 투자 여건 확충 10건， 자치재정 확대 등 41건， 총 74 건 중 

제주지원위원회 수용 40개 과제． 추가 5개 과제가 수용되었다． 특별자치 정착을 위한 제 

도적 기반 완성이 추진되고， 권한이양 빛 특례부여를 통한 자치분권 정착에 도모한다． 

2,2 5단계 주요 개정내용 

2,2,1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첫째． 자치경찰 사무분야에서 음주측정 및 통행의 금지， 즉결심판 청구권 등의 권한이 

강화되고． 자치경감 근속승진 도입， 자치경찰단장 직급이 현실적으로 조정된다． 둘째，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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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분야에서는 감사위원의 정치운동금지， 감사참여 외부전문가 비밀유지 의무 및 감 

사위원 샨분보장， 감사대상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보궐감 

사위원 임기 3년 보장， 감사위원회 직무상 독립성 강화근거를 마련한다． 셋째， 인사 및 보 

훈분야에서는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5급 직군찍렬 신살권한 부여， 도의회 

정책가문위원 배치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보훈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와 행정심판 제도 

개선， 국립제주호국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양여 근거를 마련한다． 

2.2.2 국제자유도시 여건조성 

첫째， 콴광교육 분야에서는 외국관광객의 임시운전을 허용하고，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국가경찰·제주자 

치경찰공무원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가 마련되 

고， 영어교육도시에 영어사용 환경이 조성된다‘ 둘째， 투자지역경제 분야에서는 투자진흥 

지구 지겅기준 조정，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 조정，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 지원사업 보 

조금 교부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지역개발사업 도민고용근거가 마련된다． 

2.2.3 산업발전 및 환경분야 

첫째， 산업발전분야에서는 해상운승물류비 국비지원 근거마련， 민간기업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근거 마련，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을 포함하고 국가와 제주특별자 

치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그 외 가축 방역기준 강화， 제주흑우 반출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낚시어샨 스킨 스쿠버 승선이 허용된다， 둘째， 환경·지하수분야에서는 

빗물이용시설 등의 살치관리 개선，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대상 및 체계 개선， 지하수 

관련 과태료 부과규정 보완정비， 먹는 물 관리에 관한 특례가 보완된다． 

2.2.4 제주특별법 입법쳬계 개선 

그간의 제도개선에 따른 권한이양과 특례부여로 제주특별법은 규정중복， 가지번호 남설 

등 입법쳬계 복잡으로 수요자 법령 이해도가 저하되었다． 따라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 

준 적용， 편 · 장 · 절 · 조 4단 편쳬 개편 등을 통한 법률쳬계 정비 및 조문 명확화 하는 

전면개정을 한다． 현행 3단 핀제（제17장， 제44절， 傘56조）에서 4단 편제（제6편， 체21장， 

2]1 45절， 게471조）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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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입법체계（예시） 

2.2.5 5단계 제도개선과제 목록（45건） 

(1) 제주지원위원회 수용과제 40건 

번호 관 계 부 처 과 제 	명 

1 환경부 국토부 ㅈ同수개곁걀·o隱허가 등에 괸한 특례 조犯크 개없민간7榴 먹는염ㅈ同수 저陸판개 ㅎ屠 등） 

2 농쵸뜬듯부 해l수부 식품산업 발전겨博l 수립 · 자원근거 마련 

3 법무부 무ㅅ俉 무딘이탈자 ㅌ聳늑공무원 획대 

4 횐경 조성 국무조장실 영아교육도시 영가k隱 

5 안전햄정부 행정시 인사우뭔회 설치 근거 □텬 

6 礫：燧l ㅈㄶ딛〕칠其）ㅔ 음주측정 및 통행의 금ㅈE건한 부여 

7 쟈ㅊ명찰게 즉갈심판 창구 稷＇ 부여 법무부 경쵤뻥 

8 안행부 澳 자祺〕강 근속승진 도입 

9 오l삥부 a청 ㅈlㅊ맏或짱 직급 헌살화 조정 

10 안전행정부 5급 직군 · 직렬 신셜 권한 부여 

안전행정부 I 동 금지 김사우틴의 정ㅊ 

12 안전행뗑쿠 외부즈堡가 비밀유지 으浮 및 김사우WA 신분보장 감AFJ01 

13 안조壅興悍 보궐김시위원 임기 3년 보장 

14 인전행른潗 김시우＋원회 직무상 독랍성 蔘隱 위한 저E 보완 

15 인삥부교육부 중원뺌정7단의 김Alum낭 구처同 

16 안전행정부 감샤대l상7 묀 와의 쟈게 다庭上 협조 요구 

17 국7隍훈처 보훈샤무의 n rnk[U게 ㄸ隱 특례 저匠2ft(j 

18 7燻째정부 자격발전겨燻l 자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보조율 샹향 

19 국토교통부 투자진虜자구 괸리권한 조정 

20 농쵸熢득부 해수부 7囑 방격 7 ㅌ 깅화 

21 놈림축신스居부 저際흑우 넌．虜 저빤 위반 과타園 부과 

22 해l킴얽느신부 낚샤가［느1 스킨 스쿠버 승선ㅎ욤 특례 

z3 횐겋부 빗물《〕屠ㅅ썰 등의 설치 . 곤외 개넌 

24 국토부 인蟾청부 ㅈ同수 원수다금 부과 장수 대상 및 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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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관 계 부 처 과 	제 	명 
25 翩힙부－ x同수 괸련 고掛I 부과규정 보완 · 정비 
珊 국가보훈처 권익위 보훈사무의 행장씸판 祁가선 
27 고용노동부 근로차진멉능력 개발ㅈ뭔 및 훈련과정 엡무 조정 
28 환경부 먹는물 관리에 곤檀土 특레 보완 
29 안전행튿悍 장책자맣＋원 배치7뚠 완화 
J 국가보훈처 안전햄정부 국립저際호국원 조상을 위한 공유재싼 무슨양여 근거 □I 크 
31 안전행쟝뷰 A圓길등 예방 및 하l소 등 사회협약위원회 -,님 긷톼 
32 놈A뜯부 해수부 하성운송비 	원 근거 □咫크 국비ㅈ 
33 와교부 강쵤燧l 단7因류 오덤인 괸광객 운전ㅎ몽 특례 쒼셜 
34 국두조장닐가자부 국토부） 오R교육가관 	 ㅢㄱ 국뾰조금 지 	ㅓ 마련 
35 국토부 가자隱 구（舊）국도 자원처l졔 가선 
36 국토부 공정위 개빌사겁0ㅔ 도민고용 근거 마련 
37 국토교통부 지屎국저「쟈유도시 기빈사설 ㅈ운土사업 보조금 교부 근거 □尾크 
38 국토교통부 저屎국저l댜유도시개발센터가 수행ㅎLLIL- 사겁내용 가선 
39 7同ㅈ縫부 투자쥔虜자구 지정7I 슴 조정 
40 안전행떻부 저屎특별자차도세 서I 조정 규정 정비 

(2) 추가과제 5건 

번호 관 계 부 처 과 	제 	명 
41 환경부 저주곶자왈 보전근거 명시 
42 국토교통부 저屎국저l쟈유도사개발센터 얻원으l 결격샤유 규정 정비 
43 오R인ㄹ로자에 관한 자目업 승인권한 등 이양 고용노동부 
44 暘노동부 국가7I 자격 춰소 · 조사권한 ㅇ 양 
45 ㅍ嘴노동부 사업주 柳 대한 작겁능력개빌灌련 자원업무 권한 조정 

III. 성과 및 문제점 

3.1 성과 

2013년 말 기준으로 제주인구는 605천명으로 전국대비 1.1％를 차지하고 있고， 그 증 

가율도 계속해 커지고 있다． 인구 유입률은 전국 2위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인구가 지속해 

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타 지역으로부터 이전기업 증가， 귀농귀촌 

에 따른 이주민의 증가로 결과이다． 폭발적인 관광객 증가로 인한 제주지역의 경제가 활 

성화가 되는 것도 또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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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주 인구 추이 

구 분 

인 구 전 년 대 비 

합계 한국인 외국인 
증 감 증 감 듈 

합계 외국인 합계 한국인 외국인 한국인 

2009 567.913 562,663 5.250 2,393 2,045 349 0.4 0.4 7.1 

2010 577, 187 57 1.255 5,932 9,274 8.592 682 1.6 t5 13D 
2011 583,284 576, 156 7.128 6.097 4,901 1,196 0.9 20.2 

201 2 592.449 583.713 8.736 9,165 7.557 1,608 t6 t3 22.6 

2013 604,670 593.806 10,864 12,221 10,093 2,128 z2 1.7 24.4 

＜표 3>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객 수 추이 

（단위 : 천명）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5,429 5,822 6,523 7,578 8.740 9,69 1 10,854 

내국인 4,888 5,281 5,891 6,801 7.695 8,010 8,521 

외국인 541 541 632 777 1,045 1,68 1 2,333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3.1,2 재정규모 

제주는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총계기준으로 연평균 6.38% 증가로 전국 연평균 

증가율 5.35％보다 높은 수준이다． 2014년도 제주도의 총계기준 당초예산 규모는 3조 

히830억 원으로 2013년도 3조 毓660억 원에 비해 6.5% 증가를 보였고， 2013년 증가율 

은 9.4％이다. 특히． 지방세입의 가파른 증가는 제주도가 제주특별법상의 세율조정권을 이 

용한 201.2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시설대여업） 등록 유치에 따른 본격적인 역외세원 발 

굴의 효과로 사료된다． 

＜표 4> 전국 및 제주 예산규모 변동추이（당초예산） 

（단위 : 십억， %) 

- 	wlF 
z〕（끄 	- 없)刃 z〕 a기2 없 '3 201 4 

澱 금객 삐 금객 騙 금객 cUI 금객 
전년 
대비 금객 驪 금객 

沓순겨隅변伊신 137 535 1Q(E 1398E6 ' 1 （刀 141 039 Q85 151 is; 7.13 156k殲 a83 153,579 426 4.59 

여종겨P1F샘톄 1 7R 103 1(＞려；3 ㄶa12o z田 185,457 1p 19fl91a 7.25 an泌〕 502 죠炙〕；3泌 5.43 5.35 
눼수겨＊계새c渗 2＆겨 979 2甥 012 2729 504 z9泌 729 3131 6.93 3329 6.32 5.83 

굵총겨pXD) zα万 g（℃ 27驥 acn 2.853 375 3,076 7.82 3.3笛 943 3.583 a45 a貂 

r柯엣) 1 F抑 1m 1田 194 2w 204 
DI텨옛9 ㅣ聊 1 닸 154 155 161 1.63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정보， 행정안전부 재정고， 2014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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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세 징수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4,471 4,450 4,145 5,215 5,814 6,841 기686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3.1.3 GRDP 

2012년 기준으로 제주의 GRDP（지역총생산） 12조 기068억 원으로 전국대비 제주비중 

이 2007년 α87％에서 2012난 α92％로 증가하였다． 지방자치단쳬 총재布구모에서 제주 

비중도 2007년 1.90％에서 2012년 1.96%, 2013년 2 05％로 커지고 있는 추이이다． 

＜표 6> 연도별 GRDP 추이 

구분 2(xX3 2Q37 2,xB zxB 2010 2012 

殲 
더：I=〈씰：뻠웬 以:8,743.8 975,013,0 1026,451.8 1 ,Q35,039.8 1,173,274.9 1,235.1W.5 1 .272. 459.5 

z3% 5.3无 3.g)" 10.3% 5.3% ao% （江 x〕성짐틀 

저주 
(flflA 4꿴 a4 짐.9 9,048.9 9,3422 10,295.8 10.硼D 11,847.1 1z7Q3B 

蠟cP/0 0.7% a1% 23% 51% &2无 이tp츤擢를 

전국 1인당 α〕：펫츤鈴레 A 18,829 20,1 Q3 21.133 217W 23,793 24田〕 25,5J 

저屎 1인당 (WI츤1J: B 瑕623 16.67G 1 Li泌 i8,驪3 19,934 21,449 22,743 

ㅌ걘（%) 83% 83% 81% 87% 8격96 86)6 8刃 

2911 

제주특별자치도의 2012년 GRDP 대비 예산규모 비율은 25.7％로 2007년 26.9％보다 

낮아쳤으나， 2007년 전국평균 12.3%, 2012년 12.1％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 

다． 그러나 이것은 타 지역에 비하여 정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크지만 민간 부 

문의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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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GRDP 대비 예산 비율 

（단위 ：억 원） 

2007 201 2 2013 

전국（A) 1,280,366 1,670,153 1,769,920 
최종예산 

제주（B) 24,374 32.709 36,304 

GRDP 
전국（C) 10,432,550 13,770,410 

제주（D) 90.490 127,070 

비율 

B/A 1.90% 1.96% 2.05% 

D/C 0.87% 0.92% 

A/C 12.3% 1 2.1% 

8/0 26.9% 25.7% 

3.2 문제점 

3,2,1 난제 제도 개선미해결 

지금까지 약 3,879건의 권한이 이관되었거나 예정이지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제도개선 

권한들은 매우 어려운 과제만 남아 있다． 새로운 정부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쳬성에 대 

한 각기 다른 시각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으로 1-2단계에서 계속해 요구했던 제주특별자 

치도내 징수 국세의 이양， 보통교부세 법정률 3% 제도 보완， 도 전역 면세화 등 주요 재 

정특례 등， 미 이관된 권한이 아직까지 미해결 상태이다（양영철， 201公 

3.2.2 장기간 제도개선 추진기간 소요 

최초의 권한이양이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2006년 2월 21일 이후 지난 2011년 4월 29 

일 제4단계까지의 3,839건의 제도개선과 현재 친행 중인 40건의 제5단계 제도개선으로 

인해 특별자치도 출범 9년차인 2014년에는 약 &879건의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권한이양갼의 추이를 살펴보면， 출범 초기 5년은 양적인 건수가 많 

아지나， 출범 10년차에 접어들수록 이양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민기， 2014). 이양 건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2단계 제도개선에 소용된 기간은 1난 이내였지만 5단계는 무 

려 5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등 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기간이 할수록 길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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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제도개선 단계별 소요기간 

단계 이관요청항목 선정 지원위원회 확정 정부안 확정 국회확정 총 소요기간 

2단계 
4개월 

('06.7.1-'c6.1 1.8) 

5개월 

coei 1-'0L4) 

25일 

('07.420-'07.5. 15) 

｀개월 10일 

('07.5.22-'07.7.3) 

11개월 

('06.7-'07.7) 

3단계 
4개월 

('07.7.4-'07. 11.12) 

5개월 

('08.3-'08.8) 

2개윌 7일 

('08.7.31-'08. 10.7) 

4개월 20일 

('Oa 10.1 4-'og.a3) 

1년 
('07.7209.3) 

4단계 
4개월 

('09.a28-'09.7.24) 

7개월 

('09.7-' 10.2) 

6개월 

('09.11-' 	10.5) 

미

阻 	일몌 訟 
1년 7개월 

('09.3-'1 1.4) 

S단계 
07 21

10.5 월緻 

1년 

('13. 3-' 143) 

1개월 

('148-' 14.9) 

4개월 

('14.10-' 15.2 : 예정） 

약 4년 9개월 

ㅇ0.5-' 15.2 	예정） 

자툐 양영철（2014). “향후 특별자치도 추진과 민선 6기 도정의 과제” 발제문 중 〈표〉 재편집 

3.2.3 중앙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인식 및 관심 부족 

1국 2조세 체계에 따른 조세교란과 지역형평성 등을 내세워 각 종 재정특례를 거부하거 

나 기 국회통과 제도도 시행을 미루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내 징수 국세의 이양（제주특별 

법 제4조） 제4단계 제도개선의 핵심과제로 국세 운영의 자율성 부여로 추진되었음． 정부 

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으나 1국 2조세 체계로 인한 혼란 등의 우려로최종 정책결정 

에 있어서는 잠정적으로 보류되었다． 예를 들어， 관광객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관광객이 

산 기념품과 특산품， 렌터카 대여료 등 3개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다시 관광객 

에게 돌려주는 환급제가 2009년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에서 부가세 도입이 

의결됐고 2011년 5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는 1국 2조세 재개는 조세 근간을 훼손할 

수 있고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듭 제기하면서 환급제 시행에 따른 조세특례제한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대신에 관쾅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대신 제주관광잔 

흥지원 사업비 100억 원을 배청으로 대쳬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차량대여업의 제주등록은 획기적인 재정자립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타 지 

자체와의 세율인하 경챙으로 자동차， 항공기， 기계장비 등과 함께 대표적인 이동물건에 대 

한 탄력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 움칙임도 있다. 리스차량 유치를 위해 취득세율 7％에서 

5％로 조정하였는데 안행부의 지방간 조서I경챙우려로 세율 원복을 요구 받아 다시 2012 

년 7월부터 7％로 다시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제주특별법 

제74조） 권한이 침해를 받았다． 

2006년 2월 21일 제주특별법을 공포하고， 정부는 특별자치도 추진 전략과 과정을 지속 

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법 규정에 근거하여 범정부 추진기구인 ‘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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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출범 초기와 달리 제도개선에 따른 양적 업무가 대 

폭 감소한 반먼， 난이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이 커질 것인데 그 위상은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았다｛민기， 2014). 

한시조직으로 출발한 ‘사무기구의 존속기한은 특별자치도 출범 초기 2011년 6월 30일 

까지였으나， 이후 법 개정을 통해 2014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되었고， 다시 지난 6월 

말로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사무기구의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률안을 강창일 의원이 

발의하였다． 그러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사무기구’의 향후 역할 및 

업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의 부족을 이유로 사무처 존속기한 연장을 끝까지 반대의 

결과 당초 3년 연장안과 달리 2016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연장 운영하기로 하여， 중앙정 

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에 대한 인식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할 수 있다． 

3.2.4 중앙정부와의 연계 미미 및 행정역량 부족 

3,800여개의 권한을 이양 받았지만 이를 운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역량은 다소 기 

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특별자치 

도 소속으로 변경된 게주지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소속 중앙부처와 청보교 

류 및 예산확충 교류의 기회가 감소되고 있다． 그 외 중앙정부의 권한도 일부 이양 받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연계한 행정력 발휘가 필요하고 중앙부처와의 인적교류도 필요한 

데도 한실은 정보교류와 인적교류의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제주특별법에 위임받은 조례제정에 있어서 행정역량의 부족으로 관련 상위법과 상충되 

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그 적용에 있아서 혼선이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2011 

년 5월 23일 개정된 제주도특별법 제184조는 제주도내 도립 및 사립대학 설립 운영에 관 

하여 고등교육법에 대한 여러 특례들을 규정하였다＜2012. 5. 24 시행）. 특례 중에는 이들 

대학 살립에 대한 인가권과 지도·감독권 등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에게 이양한 것을 포함하여， 대학설립기준을 종전의 대통령령 대신에 조례로 정할 수 있 

게 하는 등 94개 중앙사무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되었다． 교육부로부터 사립대학 

관련 권한을 이양 받아 전국 지자쳬 가운데 유일하게 도니1. 사립대학에 대한 관할청의 역 

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성과 합리적인 판단이 동시에 요구되는 사립대학 업무에 대 

한 경험이 전혀 없어 관련된 지방조례의 규정들은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을 무시하고 졸속 

으로 제정되기도 하고 그 적용에도 문게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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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제도개선 방향 

4.1 1국 2조세 쳬제 및 지역 형평성에 대한 논리 설득 

제주특별자치도내 징수 국세의 이양， 관광객 부가가치세 먼세제도 등은 1국 2조세 쳬제 

로 인한 혼란 등의 우려로 최종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잠정적으로 보류되었다． 즉， 기획재 

정부 입장은 「1국 2조세 체제」 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1국가 

1조세 체제」 를 고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증앙집권체계가 익숙한 탓도 있고 

또 한국영토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선진국 보다 적으며 본토와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 

는 섬 등이 없이 해외영토를 식민지화한 지역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다른 민족보 

다 강한 우리식 ‘수평적’ 평등의식도 한 몫 했으리라고 보고 있다． 경제적인 효율성과 행 

정비용의 절감측먼에서 「1국가 1조세 체계」 가 「1국가 2조세 체계」 보다 당연히 우월한 

듯이 보이지만 샬상과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안창남， 2006). 경제가 발천한 선진국 

일수록 「1국가 2조세 체제 또는 그 이상」 을 운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보다 주 

정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한 경우이거나， 홍콩의 경우처럼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경우 

도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라부안처럼 국가가 강력하게 지원하는 체계도 있다． 또한 버친 

아일랜드나 케이만 군도처럼 해외식민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가 그들의 정치적인 독립을 

허용하는 것 대신에 이를 달래기 위해 조세주권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는 형태도 있다《안 

창남， 2006). 

제주특별법은 어느 특정 지방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한 법이 아니고， 국제자유도시 

조셩을 위한 수단인 조세완화와 규제완화는 흥콩 등 국졔자유도시들과 경챙하기 위한 무 

기이지 다른 자치단쳬와 경챙하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는 논리의 살득으로 「1국가 2조세 

쳬계」 및 지역 형평성의 문제를 뛰어 넘어야 한다． 

또한 제주특별법은 먼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어떻게 발 

천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지방자치의 비전과 지향을 선언한 벰이며， ’대한민국 지방자 

치 발전을 위한 시범적 실험적 성경의 벱이고，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특례적 지위를 

가진 텝이라는 논리 설득강화가 필요하다． 

4.2 제주특별법의 입법정책적， 입법기술적 문제 개선 필요 

국가정책은 관계법령 제·개정으로 지속적으로 내용이 변경되어 제주특별법에 인용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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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법령도 정비되어야 하나， 중앙정부의 입법과정에 대한 참여시스템이 부족하고， 제주특별 

자치도의 공무원의 전문성 및 법제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회의원과 정부에 부 

여하고 있는 법률안 제출권자에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시키는 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 입법안 제·개정 심사 때 제주특별법과의 연관성 여부에 대한 심사 강화를 제도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행정각부의 지침， 즉 훈령．十구 등 행정규칙을 통한 증앙정책 

변화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적극적 노력 없이는 청책공유 불가능하다． 

또한 정부입법만 아니라， 의원입법을 통한 입법부의 역할이 커지고 위상이 강화되는 추 

세에 맞춰 제주특별법 관련 국회 대응체계의 마련도 필수적이다． 국가시밤사업을 정부주 

관으로 하여 보완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국가적으로도 장기과제로 연구하고 있는 

사안 （자치경찰， 특행기관 등）의 경우， 제주도의 자체 부담으로 성공모델을 만들도록 내버 

려두는 “청책 방임”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치경찰의 업무영역은 사법특별경 

찰 실시와 국가경찰 협약한 범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하나， 국가경찰과 업무범위 설청 협 

와가 전무하다． 중앙정부 사무이양 이후 중앙과 단절된 종전 국가정책의 시행으로 시행착 

오 지속발생 및 소요경비 부개로 지방재정 악화는 물론 행정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지 못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총리실 지원위사무처에서 각 부처 법무담당관실로 제 

주특별법 연관법령 인용내용을 주지시켜 정부법령 정비시 반드시 반영하도록 지 침 마련 

필요하다． 행정지침 및 의원입법안 관련 중앙정부간 협업 강화， 행정각부의 지침 행정에 

대한 통제 및 조정을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훈령c脯구 등 심사기능을 통해 보 

완， 의원입법안의 경우， 국회 상임위가 중요하므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 법쳬실（전문위원실）등과 함께 대국회 컨트롤타워인 국무총리실과 법제처와 

협조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제주특별법의 분법화 방안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헌법에 규정하는 논의도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방식이 사안마다 개별적 . 열가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거나， 도 조례에 위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권한 이 

양방식 때문예 제주특별법은 400여개 조문을 가진 방대한 법률이 되었고， 한 부분의 권한 

이양을 위해 관련 법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개발적으로 모두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주특별법의 효력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시하는 법적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행기관 이관사무 관련하여 정부차원에서 새로운 사무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관사무 

에 대해 우선 조치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법제화가 필요하다． 특행기간 이관 이후 초 

기 정착과정에서 당해 특행기관 소관부처와의 민사교류 강화가 필요하다． 제주특별법 제5 

조의2（자료의 쳬출 등） ②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을 행사하는데 필 

요한 자료의 제출 및 기술지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강에게 요청할 수 있다．” 라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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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어 증앙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타 지침이나 규칙의 제약으로 법의 

실효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졔주에서 교육부에 교육부 과장급인력을 

파견 요청하고 있으나， 안전행정부에서는 교육부 타 부처 파견인력（4명）이 제한되어 있어 

제도정착에 혼선과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예 대한 입법정책적 지원을 위한 

부처의 인력지원은 별도 정원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정부행정기구관련법령에 예외적 조치 

를 둘 필요가 있다， 

4.3 사무기구의 지원쳬계 개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설치함（제주특 

별법 제8조）. 사무기구는 제주특별법 제정 시 2011년 6월 30일까지만 존치되는 한시적 

기구였으나， 이후 법 개정을 통해 2014난 6월 30일까지 존속 기한《한시적）이 연장되고 지 

난 6월에 2년 연장하였다． 지원위원회 사무기구는 초기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 (1처장 3 

관 6팀 정원 17명）로 구성되었으나 '09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관（1국 3과 정원 10 

명）으로 축소되었다． 추진기구의 한시성， 정책추진 권력의 강도 약화， 추진기구의 축소로 

인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동력’이 상실되고， 특별자치도가 국정 아젠다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도민사회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양적인 건수는 적어지나 실제 향후 권한 이양 추진대상이 되는 개별 

권한이 가진 중요도와 이양 난이도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권한 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지원기구의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는 조칙쳬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의 

경제자유구악기획단 같이 영속성을 가진 추진기구나， 지금 2--3년의 한시성 기구가 아니 

라 10년 내외 중장기 한시성 기구로 전환이 필요하다． 

4.4 특별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강화 

첫째， 특별자치의 확대 실현， 분권의 분권을 위한 행정시 및 읍면동 권한확대가 필요하 

다． 이는 특별자치도 시행에 따른 권한집중 현상을 개선할 수 있다． 둘째， 헌법개정시 관 

련법적 지위 상향조치를 통하여 특별자치도 지위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도의회 정책자문 

위원 활용확대와 인사권 강화 등을 통하여 도의회 기능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자치경찰 

권한 강화를 위하여 기존 특별사법경찰사무 외에 일반사법강찰 사무 확대， 국가경찰사무 

추가이관 등 업무와 인력보강이 필요하다． 다섯째， 특별지방행정기관（특행기관） 이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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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의 지역여론 및 총리실 성과평가시 지역 언론과 도 

민들 반응은 기대치보다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행기관 이관 이후 각 부처의 국가칙접 

사무 수행이 곤란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정책에서 소외돠거나， 법률 제개정과정， 고용기 

금 등 재원 배분시 제주지역이 제외가 안 되도록 제도적4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처럼 자치경찰， 특행기관 이관 등에서는 국가 전쳬적으로 시행이 곤란하고 부담이 되 

는 사무만 안겨주고， 제주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무관심한 일종의 “국가정책 

사각지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문예 대한 총리실의 역할은 전반적으로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지원위 사무처는 각 부처의 이해관계 조정보다 기존 권한이양사무를 

수행하는 제주도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4.5 국제자유도시 경챙력강화를 위한 산업정책적 특례조치 필요 

기본적으로 정부의 규제완화와 지역주민의 규제강화 요구의 충돌 따른 균형적인 정책구 

현 및 논리개발이 필요하다． 투기보다는 착한 투자를 위한 투자진흥지구제도의 전면적 제 

도개선， 부동산 영주권제의 공익성 강화와 함께 조세특례 조치 강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 

다， 다국적 기업 유치를 위한 조세특례 제도 도입， 캡티브 보험 등 금융관련 선제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도내 토지이용 관리 강화를 위하여 토지비축제 조성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등 감면조 

치 적극 고려도 필요하다． 관광， 교육， 의료， 카지노， 크루즈 등 서비스산업 육성과 함께 

식품산업， 1차산업， 해운물류시스템， 교통체계， 민간투차유치 등 제주도의 산업구조를 보 

완하고 국가경챙력과 연계되는 시스템 구축 필요하다． 셋째， 부담금관리기본법 등 제주에 

한해 적용을 제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제주도 안에서 시행되는 수익사업에 대한 정책적 

조치를 기개부에서 허용하고 있치 않다． 예를 들어， 5단계 제도개선시 문화부에서는 외국 

인면세점 수익금의 일부를 제주관광진흥기금에 편입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으나， 기재부에 

서는 부담금이므로 추가신설에 대해 전국 형평성 차원에서 찬성을 않고 있다． 이외에도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등 공익적 차원의 부담금 신설에 대해 제주도지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협의구조 마련이 필요하다． 

4.6 재정자주권 강화 

제주특별법에는 재정관련 다양한 특례와 지원에 대한 명시에도 불구하고 30% 내·외 수 

준의 재정자립도를 가진 제주도에서 특별자치를 실현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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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서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존의 연구（유태현， 2009; 한 

국지방재정학회， 2009; 이원희， 201（〕 손회준， 2010）를 보면 모든 연구들이 재정수요를 

충분히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양한 대안들을 제안하고 있다． 

지금 추친되고 있는 권한이양 사무 시스템은 선 이양， 후 보전이라는 원칙하에 추진되 

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쳬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재원보전조치가 국가지방사무 배분의 

원칙인 것을 감안하면， 보통교부세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행정부나， 국가사무이양경비를 보 

전하도록 재원부담의무를 지고 있는 기획개정부， 그리고 이에 대해 권한이양을 꾸준히 추 

진하여 은 총리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사무이양경비 

를 지원하여야 함에도 지원하지 않는 것이나，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국세（액） 이양 등 

개정특례제도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범정부차원에서 논의구조가 만들어져야 한 

다． 

지역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현재 추친되고 있는 권한이양 따른 개원보전조치가 없이 

정부에서 손을 떼거나 제주도 자체적으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도록 한다면， 제주도는 앞 

으로 정부와의 정책네트워크를 복원하지 못함은 물론 막대한 재정부담만 떠안은 채 정책 

실패를 경험할 것에 대한 우려이다． 따라서 자치재정 확대 및 재정특례 개선이 시급하다， 

4.6.1 보통교부세 법정률화 개선 

첫째， 보통교부세 3% 법정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계속적으로 요 

구해은 권한이양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 도로분 교부세 폐지와 지방소비세의 신설 등으 

로 보통교부세 3％에 대한 적정성 문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민군복합 관광미항 건설， 

FTA 쳬걀 등은 보통교부세 3% 법정률화 이전에 없었던 환경변화이고， 많은 제주도민이 

원치 않은 국책사업들이기 때문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보통교부세 산정시 특히 지역 

균형수요 별도 보정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개원배분의 형평화와 지역 간 균형 개발을 위한 

것인데 3% 법정률화 후 변화된 사화경제적 요소가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블이익을 받고 있다． 제주는 FTA 피해가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이다． 안동환 외 

(2009) 연구에 의하면 핸미 FTA 발효 후 자치단쳬 중에서 10년차 기준으로 감귤주산지 

인 서귀포시（706억）와 제주시（585억）의 피해 규모가 국내 자치단쳬 중 1·2위로 분석되었 

으나 그 피해액이 미반영 되었다． 또한 특별자치도 이후 민군복합 관광미항 건설과 그에 

따른 정주 군인으로 인한 지방세감소와 공공서비스제공 환경변화도 미반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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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2007-2014년 지역균형수요 반영 예산 

（단위： 억 원＞ 

I 	지형균형수요 항옥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이시 

낙후지역수요 7.659 8.856 11,189 11,043 11,618 14,522 16,245 16,379 

운화재보호 · 자연환경보전 . 상수원보 1,844 2.627 2.462 1.8 18 1,802 1,696 2,494 2,763 
호 등 개읽구제지역수요 

군사보호구역 비과세 보전수요 3.759 4.706 4.388 4.369 2.287 2,455 3.354 3,805 

도서 · 해안 · 댐 관련 지역특수수요 1,585 1,979 1,574 3,781 4,284 4.399 4471 4,827 

지역기반 쇠퇴지역수요 250 469 810 389 413 418 409 381 

기타 농어촌도로． 적자노선． 8.057 6.352 5,442 5,290 1,602 1,899 1,991 5,924 
시도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수요 
소도읍육성사업지역 국고부족분 886 

FTA 농어촌수요 7.708 9,674 11,342 12,107 20,820 23.246 25.890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발전특구 754 1,205 1,227 1,434 1,667 630 
수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 자전거도로 수요 280 372 262 
등 저탄소녹색성장 

특수（군인）인구 · 인구격감 188 2,130 2.768 2,509 2.297 3,904 3,134 3,851 
유동인구에 대한 보정수요 

기타 1,355 

합계 24.228 34.827 39.06 1 41,745 37.637 5 1.827 57,383 64,712 

자료 : 각 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안행부 

「지방행정체제 개펀에 관한 특별법 」， 「통합창원시특별법 」 및 「세종특별자치시 특 

별법 」에 준한 체주툭별법 개정요구가 필요하다． 행정구역 자율통합 1호인 통합 창원시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에는 통합 직전 연도 3개시 보통교부세액의 6％를 10년간 추가로 

지원키로 하였으며， 세종자치시의 경우도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 에서， 설치 후 5년 동 

안은 보통교부세 산정액의 1.00분의 25를 더한 금액으로 보통교부세가 산정되도록 재정특 

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채정력지수 산정을 요구하여 산청결과 채정부족액이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추가 보전을 통하거나． 「지방분권 빛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 에 준한 한시적인 추가 보통교부 

세 배분이 있어야 한다． 

4,6,2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실효성 확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을 제도화한 지역발전득별회계2)（이하， ‘지특회계’ 

2) 노무현정부의 균특회계． 이명박정부의 광역4지역발전특별희계． 박근혜정부에서는 2015냔부터 지역발전특별 
회계（이하 지특회계）로 사업내용이 약간의 수정되면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또한 ‘지역개발계정’온 ‘생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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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함）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이하 제주계정） 개선이 필요하다． 제주특별법 제76조에 의해 

권한이양 소요재원을 위하여 졔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을 제도화한 국가균형 

발전특별회계내에 제주계정의 설치가 법률적으로 확정되어 200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 

다． 그러나 제주특별법 제 76조에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명시하고 있지 

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예서는 중앙행정권한의 제주특별자치도 이양에 따른 소요경비를 

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경비를 광 

특회계에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제주도에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의2는 제주계정의 설치．운영은 종전 중앙으로부터 지원 받던 국고 

보조금과 7개 특별행정기관의 사업비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일小구모 이상의 국고 

보조금을 총액으로 포괄방식에 의해 지원 받는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 이런 점에서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의 안정성 증대와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였 

으나， 일반행정의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지원을 명시한 제주특별법 76조의 법취지를 잘 반 

영하고 있지 못해서 제주특별법 제 76조의 실효성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중앙 

권한이양은 “선이양， 후보완”원칙에 따라 재원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가운데 권한（사무）이 

이양되어 해당 사무 처리를 위한 재원을 제주도가 부담하는 하는 처지가 되었다． 

현재 1 -3단계까지의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경비를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액과 상계 처 

리방안을 기획재정부가 1국 2조세 체제의 불허용의 논리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 

령 개선을 미루면서 답보상태에 있다． 또한 사무이양 경비지원은 4단계 권한이양 소요재 

원도 140억원으로 추산＜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되나 기획재경부는 사무이양 경비 산정 

보완 및 각 부처와 협의 조정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고 있다． 제주특별법（제76조）에서 “중 

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경비를 광특회계에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제주도에 지 

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4단계 사무이양 소요경비는 아직 권한이양에 따 

른 실질적 소요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은 미약하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의 제주계정의 

세출항목에 권한이양 소요재원 항목 포함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의2 개정 

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주특별법（제12조）에서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과 관련하 

여 지읜위원회는 이양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양계획에는 “행정·재정적 지원 등 중앙행 

정기관 권한의 제주특별자치도 이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다．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총리실 자체의 점검도 필요하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특회계 예산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제주계정 

의 예산규모는 익000억 원 이내로 제주계정 실링이 있어서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다양하 

고 추가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특회계의 과거 전신인 

반계정’， ‘광역발전계정’은 ‘경제발전계정으로 전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계정’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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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특회계 예산규모에서 제주계정의 비중이 2007년 5.1%, 2008년 5.0%, 2009년 3.9%, 

2010년 3.8%, 2011년 4.0%, 2012년 4.1%, 2013년 3.6％로 광특회계의 전체 예산규모는 

증가하나 제주계정 그 비중은 점점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제주계정의 'fl 予 

모는 4,000억원 이내로 제주겨l정 실링이 있어서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광특회계 제주계정을 신설하여 재원을 보 

장하고 있으나 제주계정 실링 결정에 있어서 인구 및 면적， 주민소득세할， 노령인구 비율， 

개정력 지수 등에 의하여 기획개정부에서 갈정하고 있어서 특행기관의 행정수요 증가로 

증원되는 인력 등이 인정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즉， 게주특별법 제4조제3항이서 제주특별 

자치도의 자발적 성과제고 노력 유발을 위해 행쟝재정적 우대방안 마련을 국가 책무로 

규겅하고 있고， 제주특별법 제76조에도 권한이양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광특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균특법」 에서는 특행기관， 자치경찰 

운영비용 일부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 광특회계 게주계겅으로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 

경비 추가 지원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제주계정 항목인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및 특행기관 이관사무에 추가하여 ‘권한이양 소요재원’ 보전 항목을 신살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07년에 산정된 제주계정 예산 규모 익000억 원의 산출기준이 불명확하므로， 관 

행적으로 정액화된 제주계정 숙000억원의 실링액 산출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졔 

주특별자치도의 제주계정 비율을 보통교부세와 같이 매년 당해 연도 광특회계 증가율과 

연계 조정 필요하다． 또한 관련 부처， 타지방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계겯 외로 

추가지원（지역개발， 광역발전）을 받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표 10> 연도별 광특회계 예산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지역개발계정 40.500 45,1 27 50.288 57,676 36,588 36,282 36.332 34,707 34,737 

지역혁신계정 
（괏역밤지계젓） 12,767 13,960 14,921 16,770 54,024 58,946 58,252 55,538 59,046 

제주특별자치 
「큐 7ㅖ젓（A) 3,476 3,931 3,719 3,782 3,942 3,840 3,531 

합계（B) 53,267 59,087 68,685 78,377 94,331 99,010 98.526 94,085 97,314 

A/B 5.1% 5.0% 3.9% 3.8% 4.0% 4.196 3.6% 

주： 1. 2005-2011 지역발전위원회 내부자료 

2. 2012-2013 기획재정부 내부자료 

자료 : 기재부 연도별 나라살림에서 재구성 

김현아， 2014, 재정관점에서의 지역발전정책 효과성 제고 방안， 재정포럼， 2014. 5, 재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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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중요한 것은 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지원을 관련 부처에 요구해야 하는지？ 아니 

면 기획재정부인지에 요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예를 들 

어， 제주특별법 제184조는 제주도내 도립 및 사립대학 설립 운영에 관하여 고등교육법에 

대한 여러 특례들을 규정하고， 교육부로부터 94개 중앙사무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 

양되었지만 이에 따른 개원과 인력 지원문제에 대해서 정부행정기구관련법령 등의 제약으 

로 법의 실효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전체로 봐서는 업무 

총량에 변함이 없어 제주도와 교육부와의 협의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제주도에 재원과 인 

력 지원문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자치도가 관련 부처 모두를 상대하기엔 

매우 비효율적인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므로 기획재정부 주도하의 예산 재배분이 이루어짐 

이 바람칙하다 할 수 있다． 

4.6.3 지방소비세 법정률화 

지방소비세 법정률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 

방세로 전환한 세목인데 제주의 전국 대비 비중이 1.78％로 지방소비세 도입 전 보통교부 

세에 포함되어 3％를 교부받는 기존제도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한국지방재정학회의 

용역（2009) 결과에 따르면 해당 재원을 지방교부세방식으로 배분했을 때보다 지방소비세 

방식으로 배분할 경우， 재원이 감소하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정부 

가 부동산활성화 정책으로 지방세인 취득셰율 인하에 대한 보상으로 지방소비세 재원을 

부가가치세 5％에서 ㄳ년에는 8%. '15년도에는 11％로 상향조정 예정 되어 있는데， 상 

향 조정되면， 개원은 증가하겠지만 다른 지역과 개원 격차 더욱 커질 가능성 많다．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제주도 재정의 변화를 다른 지역의 변화와 중립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통교부세 배분에 있어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지방소비세는 보통교부세의 

재원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이양 받는 것을 감안하여， 지방교부세 배분율과 같은 3% 법 

정률을 설정·교부가 필요하다． 현개 지방소비세의 배분기준인 주거지 ’키준의 최종민간소비 

지출을 소비지 기준의 최종만간소비지출로 변경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4.6.4 세율조정권 확대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 조정권 확대 （제주특별법 제74조 개정）가 필요하다． 제주특별자 

치도세에 대한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지방세법의 세율을 100%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세목의 경우 권한 미이양으로 자율적 운영이 제한되고 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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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소득세 소득분， 부동산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민세 개인균등분 및 담배소비세에 

대한 100% 가감 등 세율조정권 확대가 필요하다． 

4.7 진흥과 규제의 조화 

제주특별법이 여태까지 개발과 진흥에 초점을 맞추어져， 무문별한 외국 투기자본， 중산 

간 개발 등 환경훼손 우려로 쳬주의 청정환경 이미지 및 공동체 및 정체성 훼손 위기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제주특별법은 출범 초기의 개발 및 진흥의 방향에서 환경보전과 

도민이 공생할 수 있는 착한 투자유치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투자유치 

를 위한 부동산 투자 영주권 제도는 도입이후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하였 

다． 그러나 영주권을 목적으로 한 휴양콘도미니엄 위주의 부동산개발 추진으로 투기자본 

이 형성되면서 외국인 토지보유 확대 등 부정적 영향도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와 

외국인 투자자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부동산 투자 중심 

의 부동산 투자 영주권 제도를 개선하여 제주도의 발전 방향과 도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제주특별법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는 투자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여 향토자원과 

연계한 핵심전략산업육성 및 국내외 우량자본 유치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벌채구정 부개로 인하여 투자실현 촉진 및 사후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제 

주의 견제성장을 견인할 향토자원의 연계 업종이 부족하고， 관광숙박업 및 박물관위주의 

업종 쏠림현상으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심지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은 뒤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조세감면의 차익을 얻는 악용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본 검증 

과， 지역발전 기여 여부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지정을 위해 심의위원회의 기능강화 및 조세 

감면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V．결론 

효율적인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서 제주도와 도민들은 기초자치단체（시·군）까지 폐 

지하면서 특별자치도를 수용한 함하고，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겅부는 외교와 국방을 제외 

한 ．고도의 자치권（自治權）' 부여를 확약을 하였다． 제주특별법의 국제자유도시 조성은 제 

주특별자치도만의 발진전략이 아니라 국가의 발전전략으로 태동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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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전략으로 추진이 아니라 동북아 시대 환경변화에 대응한 중앙국가 전략의 일환으 

로 추친할 목적으로 제주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국가전략사업에서 지역종합계획 차 

원으로 격하된 느낌이다． 

최근 몇 년간， 제주특별법상의 외국인 부동산 영주권제도， 투자진흥지구제도 도입 및 귀 

농과 힐링 등의 사회환경 패턴의 변화로 인하여 제주의 인구 및 관광객은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고， 재小구모도 타 지자쳬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상당한 외형적 셩 

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가 특별자치를 시작한 지도 8난이 되었고， 국제자유도시를 표 

방한 지도 12년을 넘어서고 있지만， 이에 대한 도민 등의 정책 쳬감도는 ‘낙수경제’라는 

비판과 함께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법의 개발정책 방향이 규제보다는 진흥에 

맞추어져 있어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고， 정부나 다른 자치단체의 시각도 특 

별자치도의 국졔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의지력이 출범 초기보다는 낮아지고 있고，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은 분위기도 현살이다． 

국제자유도시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우선 1국 2조세체게가 인정되어야 하나 중앙정부의 

1국 2조세 체제에 대한 두려움과 블신이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내 징수 국세의 이양， 관광객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등은 1국 2조세 쳬제로 

인한 혼란 등의 우려로 최종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잠정적으로 보류되었다． 특별자치와 국 

제자유도시는 지역 형평성 및 1국 2조세 체제 불용인의 논리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굳건한 반대논리로 제시되고 있다． 1국 2조세 체제를 용인하는 자세가 중앙부 

처의 공무원들에게 확립되지 않는 한 특별자치도를 통한 국제자유도시 완성은 불가능해 

보이므로 증앙정부가 1국 2조세 체제를 인정하는 인식전환과 함께 과감한 권한 이양요구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톡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추진력 강화를 위한 조칙체쳬 개선도 필 

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관된 권한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 

정능력 극대화 및 열정도 필요하다． 제주특별법은 출범 초기의 개발 및 진흥의 방향에서 

환경보전과 도민이 공생할 수 있는 착한 투자유치를 통한 국제자유도시가 실현되어야 하 

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자주권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실현될 수 있는 

파격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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